
정부, 휘발유 가격인상 “지나치다”
기획재정부, 인상요인 고려해도 1880원 불과 … 가격결정구조 불투명

정부가 현재의 휘발유 소매가격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정유4사에 가격인하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정유4사가 휘발유 가격할인을 시행하기 전인 1-3월 평균 마진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적정가격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15일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할인가격 환원을 이유로

한 휘발유 소비자가격 인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정유4사와 주유업계를 비판했다.

또 “최근 국제 휘발유 가격과 환율 아래서 할인을 시행하기 이전인 1-3월의 정유기업과 주유소 마진을 그

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7월 둘째 주 추정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880원에 불과하나 7월14일 현재 실제가격

은 1933원으로 크게 높다”며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환율, 정유기업·주유소 마진 등을 감안해 할인 전

과 비교할 때 현재시점에서 과연 올릴 이유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기업·주유소가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만하지만, 복

잡하고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스스로 약속한 대로 인하하지 않은 것은 정유기업·주유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서민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고려해 소비자가 납득하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

해 달라”며 “정부는 정유기업의 가격환원 등을 틈타 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나타나지 않

도록 철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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